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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인권 외면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! 

- 6일(월)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앞 기자회견을 앞두고

한·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'사드 합의'를 하였으나, 위 합의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

부에 대하여 사실상 ‘3불(三不) 약속’, 즉 사드 추가 배치 반대, 미국 미사일방어체계

(MD) 불참, 한·미·일 군사동맹 포기라는 안보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약속

을 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. 

더욱이 위 합의에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자행하고 있는 수많은 

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중단과 사과는 고사하고, 강제북송 문제

에 대한 어떤 언급조차도 없다. 정부는 헌법상 국민인 탈북민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최

소한의 외교적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.

  

그뿐만이 아니다. 일본은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길에 일본에 들르는 트럼프 미 대통

령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의 면담일정까지 마련하고 있지만,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

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어떤 공조를 할 것인지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.   

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인권의 부재와 무관심에 있다. 강제북송당하는 탈북민들과 가

족들의 절규를 외면하고,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구성

하지 아니한 채 어떤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부를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

없다. 우리는 6일(월)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 

중국에 강제북송 중단을 재삼 촉구하고, 헌법상 국민보호를 소홀히 하는 정부의 직무

유기를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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